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가격 카르텔 과징금 대폭 상향조정
한나라당 진수희 의원, 징벌효과 위해 매출액의 10%이상 30%이하로

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6월12일 “기업 담합행위(카르텔)에 대한 과징금 한도액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

의 <공정거래법 개정안>을 6월 발의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담합행위를 적발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범위를 현행 <관련 매출액의 

10% 이하>에서 <관련 매출액의 10% 이상 30% 이하>로 높였다.

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, 지난 3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기업 담합행위 54건에 대한 과징금은 4126억원

으로, 소비자 피해 추정액(2조1188억원)의 19.5%에 그쳤으며, 관련 매출액의 1.9%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.

국회 정무위 소속 진수희 의원은 “평균적으로 기업 담합행위는 3번 가운데 2번은 적발되지 않고 고스란히 

소비자 피해로 전가된다”면서 “개정안이 통과돼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 피해 추정액의 최대 3

배까지 부과할 수 있어 담합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

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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